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90호) 2012. 9. 59~88

* 이 연구는 2009년도 수행된 정책연구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책효과 분석>의 일부를 기초로 

2012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오완

근은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감사한다. 2012년도 국민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이 목진휴의 연구 참여에 도움을 주었다.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연구지원실장(주저자)

***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공동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2. 8. 7, 심사기간(1차): 2012. 8. 8 ~ 2012. 9. 21, 게재확정일: 2012. 9. 21

청주-청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책효과 추정
*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Consolidation between 

Cheongju City and Cheongwon County

장 덕 희**
･ 목 진 휴***

･ 오 완 근****

Jang, Duck-Hee ･Mok, Jin-Wh ･Oh, Wankeun

❙ 목 차 ❙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방법론

Ⅳ. 실증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책효과를 2

단계 접근법(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해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비용

편익분석을 위해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표들을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각각 10종씩 선택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순편익

을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체제개편 후 10년간 발생할 편익은 약 8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비용

은 약 149억원으로 순편익은 약 735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한 결과, 행정통합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0년간 약 19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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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청주-청원의 행정통합이 해당지역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양 지역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음을 시

사해 주는 것이다.

□ 주제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청주 청원, 시군통합, 통합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consolidation between two local 

governments: Cheongju City and Cheongwon County. A two-stage approach was 

employed. In the first stage, a cost-benefit analysis shows that while its 

benefit after the consolidation is 88.4 billion Won for the next 10 years, its 

cost is 14.9 billion Won. Therefore, a net benefit is 73.5 billion Won thanks to 

the consolidation. In the second stage, the results of a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using the net benefits demonstrate that the consolidation would induce 

the production of approximately 19.4 billion Won and the value-added of 

approximately 0.8 billion Won. Overall, the consolidation would be beneficial to 

both localities in a significant su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dea 

of the consolidation of the two local governments be strongly pursued.

□ Keywords: Local Governments’ Consolidation, City-County Consolidation, 

Cheongju and Cheongwon

Ⅰ.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하 체제개편)을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정책효과를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 분석 방법을 적용해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최근 개편이 확정되어 2014년 통합 예

정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사례를 통해 체제개편의 정책효과를 논의한다.

체제개편은 지방정부 간 통합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방자치제도

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찬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한 

메타문제적 속성(Dunn, 2008)을 지니고 있는 이슈이다. 따라서 체제개편을 통해 장･단기

적으로 어떤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를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청주-청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책효과 추정  61

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체제개편의 정책효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견

해와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공존한다. 이때, 긍정적인 견해는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한 

지방정부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에 근거하며, 부정적인 견해는 체제개편의 경

제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 주민 갈등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리

고 체제개편 이슈의 중요성에 비하여 실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초래할 정책효과를 실증분석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체제개편의 정책효과를 추정한다. 추정은 먼저 비용편

익 분석방법을 이용한 체제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후 다음 단계에서 비용편익분석 결

과를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도출하는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Baek과 Oh(2004), Oh와 Lee(2011)의 연구 등에서 사용된 바 있다.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표들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최근까

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에 제시된 비용지표와 편익지표를 이용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1) 

그리고 각각의 지표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지표와 단기적으로 한

번만 효과가 발생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지표들

은 통합이후 10년의 기간을 효과발생 기간으로 산정한다.2) 지역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

(2009)에서 발표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한다.3) 

1) 이에 대하여는 Ⅱ와 Ⅲ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2) 비용편익분석은 ‘만일 체제개편이 없었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즉, 체제개편이 

없었을 경우 발생하지 않을 편익이 개편 이후 발생할 것이라면 이는 편익으로 산출되며, 동일하게 

체제개편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 개편 이후 발생할 것이라면, 이는 비용으로 산출된다. 그

런데 비용과 편익지표 중에는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론되는 지표들이 많다. 예컨대 

체제개편으로 인해 공무원 규모가 감축되었다면, 이로 인한 편익은 향후 지방자치제도가 지속되는 

한 계속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주로 편익 측면에 포함되어 있고, 비용지표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편익이 지나치게 강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

서는 장기적 비용편익 발생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였다.

3) 지역산업연관표는 2005년 표가 가장 최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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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지방행정구역 체제개편 효과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의 체제개편은 지방정부 간 통합의 형태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 

도농통합 형태로 대규모 체제개편을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체제개편의 효과를 추론하

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김재홍, 2000; 박기관, 2007, 박기관 외, 2001; 

이성로, 2003; 이시원 외, 2001; 장덕희･목진휴, 2010; 조석주 외, 2000; 홍준현, 2007 

등). 그리고 체제개편은 지방정부의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

문에 통합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1) 체제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

체제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들은 규모의 경제논리와 통합적 개발론 등에 의해 지지되

어 왔다. 규모의 경제 이론에 의하면 공공재는 초기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단위당 생산원가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성

립하기 위해서는 가변비용의 비중이 커야하고, 가변비용의 비중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

당공공재의 수요, 즉 무엇보다 일정수준의 인구규모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인구규모의 증

가를 통해 1인당 공공재 공급비용은 감소하고, 가변비용의 비중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Pommerehne, 1977; Giertz, 1981; Mullen, 1980; 정재진, 2009: 18). 그리고 경

우에 따라서는 인구규모가 공공재 생산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을 경

우 비효율로 인해 해당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의 역사가 긴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에서는 그간 지방정부들 간의 통합

이 간간히 이루어졌으며, 이를 이용해 통합의 효과를 확인하는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 그리고 체제개편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규

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경제적 편익을 주장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다. 관련 연구 중에서 

Dolan(1990)의 연구는 통합을 통해 분리된 지방정부에서 동일한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Carr와 

Feiock(1999), Nelson과 Foster(1999)의 연구, 그리고 장덕희･목진휴(2010) 등의 연

구에서는 통합을 통해 둘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공통 업무를 위해 고용하던 공무원 규모의 감

축을 통해 행정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례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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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덕희･목진휴(2010)의 연구에서는 통합과정에서 인위적인 공무원 감축과정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무원규모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간 통합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

는 Carr와 Feiock(1999), Nelson과 Foster(1999)의 연구에서는 통합이 규모의 경제효

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체제개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에서는 체제개편이 인위적인 통합을 통해 지

역주민의 행정운영 만족도를 저해하거나, 지역주민 간 갈등비용을 증가시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Fleishman(2000)이나, Dehoog et. al.(1990)의 연구, 그

리고 Lyons et al,(1989)의 연구와 같이 체제개편은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증가시켜 결

과적으로 지방정부 운영상 정치행정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서비스에 대한 주

민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관련연구 중에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대주민 대응성을 제고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나

(Carver, 1973; Grant, 1969), 구역 간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이 제고되었다는 연구도 있

다(Glendening et al., 1980). 이들 연구에서는 체제개편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2) 체제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

체제개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분권화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논리에 입각

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Tiebout, 1956; Oates, 

1972 등)는 논리에서 인위적인 체제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규모 확대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분권화 논의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

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의 선호에 의한 정부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Berry et al. 1993: 

9-11; Smith 2000: 8; Tiebout, 1956; 정일섭, 2004: 21-28; 주성수, 2005: 9). 그

리고 통합은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을 저해하며, 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더 높은 비용으로 받도록 한다고 주장한다(Staley et. al., 2005: 1). 또한, 지리학적 측면

에서 체제개편은 그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사회･문화적 특성을 효율성을 위해 인위적

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정서에 반할 수 있는 획일적인 지방행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최진혁, 2009: 228).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역 내 갈등의 증가에 

따른 갈등조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체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 중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연구들이 있는

데, 예컨대 체제개편을 통해 기대되던 행정비용 감축을 유도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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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Dunconbe & Yinger, 1993; Finney, 1997; Liner, 1994; Selden & Campbell, 

2000). 그리고 체제개편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언제나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

라는 주장(Blair, Staley & Zhang, 1996; Post & Stein, 2000)에 이르기까지 체제개

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증분석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체제개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지방정부 규모의 무조건

적인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연구인 

Oates(1972)의 연구에서도 무조건적인 규모축소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규모는 파급효과(spillover-effect)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규모

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정재진(2009: 18)의 연구에서는Oates(1972)

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되거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적을 경우는 경쟁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효율화가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선행연구의 종합 및 행정구역체제개편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지표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주로 1995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농통합의 사례를 실증분석 하면서, 체제개편의 효과를 보다 다양한 관

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들은 이미 앞서에서 논의

하였던 체제개편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과 유사한 논리와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

의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편익과 비용을 산정할 것이므로,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

는 편익지표와 비용지표들을 정리하도록 하며, 선행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편익비용지표들

을 정리하면 <표 1>, <표 2>와 같다. 우선 <표 1>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행정구역 

체제개편의 편익지표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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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체제개편으로 인한 편익지표

지표 세부 참고문헌

인력

절감

집행부 및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 

감축

김재홍(2000: 48), 박완규(2008), 박종관 외(2001), 

안영진(2004), 이시원(2001), 조석주 외(2000), 

최근열(2001), 홍준현(1997), 장덕희 외(2010)

일반

운영비

일반행정비 등 지방정부 및 지방

의회 운영비 절감

강영훈(2004), 박완규(2008), 박종관 외(2001), 

안영진(2004), 원윤희(2008), 조석주 외(2000), 

홍준현(1997), 장덕희 외(2010), 정재진외(2010)

유지

운영경비

선거비 절감, 여비 감축, 의사결정

비용 감소 등

강영훈(2004), 김재홍(2000), 박종관 외(2001), 

안영진(2004), 

시설투자

비용
중복투자 방지, 유휴시설 활용

차미숙(2005) 박기관(2007), 박완규(2008), 

강정운(2011). 

사업비

절감
민간지원경비 절감 박완규(2008), 홍준현(1997)

사용료

절감
공공요금 인하

박완규(2008), 이시원 외(2001), 홍준현(1997), 

강영훈(2004), 박종관 외(2001), 

<표 1>에서 체제개편은 결과적으로 크고 작은 둘 이상의 지방정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지방정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경우 공통적으로 행하던 

업무들이 통합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와 일반운영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4) 또한, 둘 이상의 지방정부가 통합되는 경우 통합 이전

에 둘 이상이 필요하던 지방의회가 1개만 필요하게 되어 지방의회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의

회운영경비 등을 감축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되며, 그만큼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통합은 둘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유사하게 운영되던 행사, 축제성 경비 등

의 절감은 물론, 유사기관에 대한 민간지원 경비 절감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 측면에서는 공공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만든다.5) 이와 비교할 때, 

체제개편으로 인한 비용지표들은 <표 2>와 같다.6)

4) 물론, 1995년의 도농통합을 포함해, 향후의 체제개편에서도 인위적인 공무원 규모 조정은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덕희･목진휴(2010)의 연구 등에 따르면, 인위적인 공무원 규모조정이 없더라

도, 통합시에서는 자연스러운 정원조정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규모가 축소 조정된다고 

한다. 이는 개편 이후에는 공통업무의 감소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조직개편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불필요한 인원을 축소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5) 청원군은 현재 화장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장장 이용료의 경우 타 지역 이용자에

게 3배 이상의 이용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청주시의 경우 지난 수년 동안 통합을 고려하여 청원군민

에게도 청주시민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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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체제개편으로 인한 비용지표

지표 세부 참고문헌

홍보비용 행정구역 변경홍보 비용 하능식 외(2010), 목진휴 외(2009)

교육비용 지방공무원 재교육 비용 하능식 외(2010), 목진휴 외(2009)

상징물 통합 지역상징물 통합비용 강정운(2011), 목진휴 외(2009)

표지판 교체 각종 표지판 등 교체 하능식 외(2010), 목진휴 외(2009)

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 정비 및 

시스템 정비 비용
정재진 외(2010), 목진휴 외(2009)

이사비용 통합청사 정비 및 이사 비용 하능식 외(2010), 목진휴 외(2009)

조직진단 조직진단 비용 하능식 외(2010), 목진휴 외(2009)

주민투표 주민투표 비용

강갑선 외(2011), 김태운 외(2011), 복문수(2010), 

정재진 외(2010), 조석주(2012), 하능식외(2010), 

목진휴 외(2009)

메뉴 개인의 메뉴비용 목진휴 외(2009), 

갈등비용
통합여부, 청사 소재지를 둘러

싼 갈등

강갑선 외(2011), 김태운 외(2011), 목진휴 외(2009),

복문수(2010), 정재진 외(2010), 

비용지표에 대하여 가장 많은 연구는 갈등비용에 대한 것이다. 체제개편은 그간의 생활환

경 가운데 공공기관의 입지 등과 관련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므로,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체제개편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문제

를 다루고 있는 연구(강갑선･안재섭, 2011; 강정운, 2011; 복문수, 2010)에 의하면 통합 

이후의 청사 입지 등의 선정과정에서의 갈등과 중앙정부 주도의 급격한 통합에서 발생하는 

혼란비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때, 시설입지 갈등은 상공회의소 등 선호시설의 유치에 대

한 갈등과 화장시설 등 비선호 시설에 대한 갈등이 동시에 포함된다.

Ⅲ. 분석방법론

이 연구에서는 체제개편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체제개편의 정책효과를 추정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

6) 이때, 체제개편의 비용에 대한 지표들은 주로 체제개편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필요한 지표들

을 수집하고 있는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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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편익분석을 통해서 산출한 순편익(편익-비용)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의 지역산

업연관표에 적용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1. 비용편익분석 지표의 산정방법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지표와 비용지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표 3>, <표 4>와 같다.

<표 3> 편익지표의 항목 및 산정방법

번호 항목 산정방식
경과기간

적용

1
집행부 및 의회 사무처 

공무원 감축

감축인원 × 1인당 인건비{[인건비 + 물건비 ×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 인력수}
○

2 단체장 감축
감축인원 × (1인당 평균연봉 + 평균업무추진비 + 

관용차량 구입비 + 유지비)
○

3 의회비 절감 시군 의회비 * 의원감축비율 ○

4 선거비 절감 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비 감축액 ○

5 일반운영비, 여비 등 감축 감축인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 감축액 ○

6 유휴시설 활용
∑[해당시군의 ㎡당 임대료 × 7.2㎡(1인당 직원기준 

표준면적) × 감축 정원]
○

7 민간지원경비 절감 민간경비 × 보조금 감축비율(0.2) ○

8 국가 및 시도 기관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감축정원×(인건비+기본경비)] ○

9 선거후보자 개인비용절감 단체장 선거 절감액 + 지방의회 선거 절감액 ○

10 사용료절감(화장시설)
∑[청원군민 화장장 이용횟수 × (화장장 사용료 - 

최소 화장장 사용료)]
○

주) 경과기간은 해당 지표의 효과가 장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이 연구에서는 10년간의 효과발

생을 가정하였음7)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청주 청원 간의 통합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지표들은 모두 11개 지표이다. 그리고 이들 지표들은 모두 단기간 편익 발생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제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지표들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① 집행부 및 의사 사무처 공무원 감축, ② 일반운영비, 여비 등 감축, ③ 국가 및 시

도기관 정비는 한꺼번에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지표들은 공무원 규모 감축

7) 그러나 편익지표들은 ‘체제개편이 없었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비용이 감축되는 것임.



68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90호)

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들이며, 지난 도농통합과 창원, 마산, 진해 등의 체제개편의 경험을 

감안하면 체제개편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위적인 감원이 예상되지 않는다. 다만, 도농통합의 

경험을 감안하면(장덕희･목진휴, 2010), 인위적인 공무원 감원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공무

원 규모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지표들에 대한 편익은 매년 10%씩 누적적으로 발생

하는 편익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8) 반면 지방선거 관련 편익은 선거를 중

심으로 발생하므로, 향후 10년 사이 3회의 지방선거가 예상되므로, 3회만 편익으로 산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비교할 때, <표 4>는 체제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지표의 산정방

법을 나열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모두 10개의 비용지표를 대상으로 체제개편의 비용을 

산정하며, 이들 지표는 모두 체제개편 당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표 4> 비용지표의 항목 및 산정방법

번호 항목 산정방식
경과기간

적용

1 행정구역 변경 홍보 비용
주민설명회 비용+세미나개최 비용 + 홍보팜플릿 비용 

+ 신문광고 비용(중앙 + 도일간지)
×

2 지방공무원 재교육 비용 공무원 수×1일 전문교육비 단가×교육일수(3일) ×

3 지역상징물 통합비용 상징물 변경 비용 × 52개 통합시 ×

4 각종 표지판 등 교체 (청원군 명칭이 포함된 도로표지판 개수) × 정비단가 ×

5
각종 공부 정비 

및 시스템 정비 비용
시스템 정비비용 ×

6 통합청사 정비 및 이사 비용 제주시 청사정비, 이사비용 적용 ×

7 조직진단 비용 평균 조직진단 비용 적용 ×

8 주민투표 비용 2005년 청주청원 주민투표 비용 적용 ×

9 개인의 메뉴비용 인구수 × 소요비용(1만원) ×

10 여론조사 및 토론회 [(지역주민 여론조사비) + (토론회비)] ×

주) 비용은 체제개편 시 1회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

8) 지난 도농통합의 경험을 살펴보면, 통합당시 인위적인 공무원 인원조정은 없었다. 그러나 통합시점에

서 통합대상 지방정부 공무원 52,398명 가운데 1,461명(약 2.8%)이 자진 퇴직 하였고, 10년간 

평균 약 7.8%정도씩 자연적인 인원감축이 있었다. 당시 통합을 시도하였다가 통합에 실패한 8개 지

방정부의 10년간 평균 공무원 증원비율이 19.4%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평균 10%의 인원조정은 

과도한 가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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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표는 UN의 신국민계정체계(SNA)에 따른 5대 국민계정체계의 하나로서 경제 전

체의 구조와 구조적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표이다. 특히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별 및 

산업부문별 생산구조는 물론 지역간 및 산업부문간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나타내는 통계표

로서 지역간에 서로 다른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의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과 경제정책 수립 및 효과 분석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체제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투입구조인 세로 

방향은 지역 1이 생산활동을 위해 지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


),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이

입된 중간재(


+… +


)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중간재(

)와 노동 및 자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

)를 투입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배분구조인 가로 방향은 특정 지

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자기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 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내역과 자기

지역 또는 타지역의 소비와 투자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내역을 나타낸다. 

<표 5>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중간수요 최종수요
지역내

산출액
지역 1 … 지역 n 지역 1 … 지역 n

산업1 …산업n산업1 …산업n산업1 …산업n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

투

입

구 

조

↓

 
 … 



국

산

투

입

지

역 

1

산업1

：

산업n

：

산업1

배 분 구 조 →：

산업n

지

역 

n

산업1

  
 … 

 ：

산업n

수입

투입

산업1

  
 … 

：

산업n

부가가치  

지 역 내

산 출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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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9) 먼저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각 지역의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로 배분되며 두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간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면 수급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이 수급방정식은 지역투입계수   (= /)를 이용하면 다음의 식으로 변형가능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입계수로 된 수급방정식을 행렬 형식으로 표기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



 








 , 



 










이 수급방정식  
+

   를 산출액 에 대해 정리하면, 



  

  


  



  
 




(단, 

는 국산투입계수행렬, X는 총산출액 벡터, 


는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 I는 단위행렬)

두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생산유발계수 
 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9) 한국은행(2009). <2005년 지역연관산업표>를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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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1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는 지역의 구분에 따라 분할행렬(Block Matrix 또는 

Partitioned Matrix)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아래

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

  
＝

  

 







여기서   
 이다. 최종수요에 의한 지역1의 생산유발액은 생산유발계수 

  
 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지역 1의 생산유발액(
) =    



이와 유사하게 최종수요에 의한 지역 1의 부가가치유발효과도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지역 1의 부가가치유발액(

) =  

 

 

 



(여기서 부가가치유발계수 = 
 

 
,  

=부가가치계수( 
   )의 대각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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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결과

1. 비용편익 분석

1) 편익 산정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합리적인 논거를 거쳐 이용된 편익지표들을 중심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체제개편을 통해 통합되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을 정리하

였다. 이때, 앞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편익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편익 산정결과(2009년 현가)
(단위: 백만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연간 8,585 160 770 455 1,263 687 7,190 583 164 193 

1년차 858 160 798 0 126 687 719 58 193 

2년차 1,627 152 756 431 239 687 1,363 111 155 183 

3년차 2,314 144 717 0 340 687 1,938 157 173 

4년차 2,924 136 680 0 430 687 2,449 199 164 

5년차 3,465 129 644 0 510 687 2,902 235 156 

6년차 3,941 123 611 348 580 687 3,301 268 125 148 

7년차 4,358 116 579 0 641 687 3,650 296 140 

8년차 4,721 110 549 0 695 687 3,954 321 133 

9년차 5,035 104 520 0 741 687 4,216 342 126 

10년차 5,302 99 493 281 780 687 4,441 360 101 119 

합계 34,547 1,273 6,346 1,061 5,082 6,871 28,932 2,347 382 1,535 

전체 합계 88,376

주: 1. 집행부 및 의회 사무처 공무원 감축에 따른 절감액, 2. 단체장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액, 3. 의회

비 절감에 따른 비용 절감액, 4. 선거비 절감에 따른 비용절감액, 5.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액, 6. 유휴시설 활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액, 7. 민간지원경비 절감액, 8. 국가 

및 시도기관(특별행정기관) 정비에 따른 비용절감, 9. 선거후보자 개인비용절감액, 10. 사용료 절감 

등 주민편익으로 인한 비용 절감액

<표 6>에서 모든 편익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이므로,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제개편 이후 10년간 발생하는 편익으로 한정하였다.10) 그리고 <표 

6>에서 통합으로 인한 편익을 살펴보면, 10년간 약 884억원이며, 각 편익지표별 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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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부 및 의회 사무처 공무원 감축에 따른 절감액은 감축이 

예상되는 공무원 규모에 공무원 1인당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때의 기준은 상대적

으로 인구가 많은 청주시를 중심으로 통합된다고 가정11)하였다. 지방정부 공무원은 시군마

다 비교적 유사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통합 이후 통합이전과 동일한 인력규모를 유지할 필

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통부서와 상이한 사업들을 관리하는 사업부서로 구분하였다.12) 청

주와 청원의 분야별 공무원 규모는 <표 7>과 같으며, 공통부서 공무원의 경우 90%, 사업부

서 공무원의 10%를 감축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평균 시군 

지방정부 공무원 연봉(52,933천원)을 적용하였다.13)

<표 7> 집행부 및 의회 사무처 공무원 감축
(단위 : 명)

구분

공무원정원 감축 공무원정원(추정) 통합시 공무원정원(추정)

계
공통
부서

사업
부서

의회 계
공통
부서

사업
부서

의회 계
공통
부서

사업
부서

의회

청주시 1,702 193 1,475 34 0 0 0 0 1,702 193 1,475 34 

청원군 806 88 703 15 162 79 70 13 644 9 633 2 

통합시 2,508 281 2,178 49 162 79 70 13 2,346 202 2,108 36 

기준연도 : 2009년 1월 1일

둘째,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 단체장 규모가 기존의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단체장 

연봉과 운영비 등의 비용이 절감된다. 단체장 감축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에는 단체

장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용절감액을 단체장 연

봉,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구입비, 관용차량 유지비로 산정하였다.14) 

10) 이때, 비용편익분석의 산정기준은 2009년 가치로 산정된 것이다. 2012년 기준 값을 이용하지 못

한 것은 최근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2009년 기준이다. 그러나 선거관련 비용 등의 경우 선거관

리위원회 등에서 2010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였다. 그렇지만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할 

때는 이를 다른 항목과의 일치를 위하여 2009년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비용편익분석에서 

현가는 2009년으로 통일하였다.

11) 물론, 청원군 공무원이 감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12) 반면 사업부서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통합이 대규모 인원감축요인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13) 연간 감축액 = 감축예상인원(162명) × 시군 공무원 평균연봉(52,993천원) = 8,584,866천원

1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청원군수의 연봉은 75,303천원,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2009년 예산편

성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52,800천원, 관용차량 구입비는 시군단체장 전용차량 평균 구입금액(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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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회비 절감에 따른 비용절감액은 청주청원의 통합으로 인해 지방의회 유지에 소요

되는 의회비가 절감될 것이기 때문에 편익지표에 포함되었다. 지방의회 유지를 위해서는 의

회비,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발생하며, 체제개편에 따라 의회가 통합되면,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15) 

넷째, 선거비 절감에 따른 비용절감액은 청주 청원의 통합으로 인해 통합시가 구성될 경우 

각종 지방선거 관련비용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편익지표로 산정하였

다. 이때, 선거관련 절감비용은 국가/지방정부 입장에서의 비용감축분과, 민간영역의 비용감

축분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련 비용절감 요소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방선거 관련 비용절감요소

선거비용

국가/지방정부 입장

개인(후보자) 입장

①선거운영 지원비용

②선거비 보전비용

②보전 받은 비용

③보전받지 못한 비용

※ ③은 선거후보자 개인비용 절감에서 분석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운영을 위한 지원비용이 발생하며, 선거결과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비를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도 아울러 발생한다.16) 지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서 청원군수 후보로는 3인, 청원군의회 의원선출에는 32명이 후보로 나섰다. 이들에 대한 

선거비 보전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백만원)에서 매각대금(50%)을 제외한 21백만원, 관용차량 유지비용은 시군 단체장 평균 관용차

량 유지비용인 11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총 연간 감축액은 약 160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물론 단체

장 및 의회의 감축으로 인해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불합리성/불평등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함.

15) 구체적으로 의회비 절감액(2010년 기준 청원군 의회비)은 다음과 같다.(단위 천원)

의회비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간 감축액

571,000 158,000 48,000 5,000 9,000 7,000 798,000

16) 현행 제도상 15% 이상의 득표율을 가질 경우 선거비 전액을 보전 하며, 10-15% 득표율을 가질 

경우 선거비의 50%를 보전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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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선거비 보전액 추정

구분
당선자

수

후보자(정당)수 선거비용(단위:천원)

합계
전액
보전

반액
보전

무보전
제한액
(평균)

지출액
(평균)

보전총액

청원군수 1 3 1 1 1 171,577 113,228 169,842

청원군의회 의원 13 32 7 12 13  39,326  23,202 301,626 

합계 14 35 8 13 14 210,903 136,430 471,468 

주) 2010년 기준(자료: 선거관리위원회)

<표 8>에서 선거비 보전액을 추정하면, 전액보전(총 8명), 반액보전(총 13명)자에게 지원

한 선거비 보전액이 총 471,468 천원 이었다. 그리고 체제개편으로 인해 청원군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을 가정할 경우 이 비용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일반운

영비, 여비 등의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액도 체제개편의 편익요소로 작용한다. 시와 군의 운

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비용은 공

무원 수 감축비율에 따라서 줄어든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 비용은 2010

년 일반회계 결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앞서 체제개편으로 인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규모는 총 2,508명 가운데 162명(6.5%)이다. 따라서 운영경비 감

축비율도 6.5%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다.17) 여섯째, 유휴시설 활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액

은 2개로 운영되던 청사가 1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이다. 체제개편 이후 사

용하지 않는 청사는 유휴시설에 해당하며,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경우 유휴시설 활용으로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비용의 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① 공무원 1인당 면적

은 법정공무원 1인당 면적인 7.2㎡로 산정, ②㎡당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비례한다고 가정, 

③임대료 산정은 단양군의 사례를 적용(㎡당 589천원), ④ 임대료편익 = ∑[㎡당 임대료 × 

7.2㎡ × 감축 정원]으로 산정하였다.18) 일곱째, 민간지원경비는 체제개편으로 인해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는 경우 양 지역에 설치된 각종 민간단체도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편익지표에 포함하였다. 통합비율은 20%로 가정하였으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동일

17) 구체적인 절감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 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감축비율 연간 감축액

15,849,000 2,195,000 466,000 1,746,000 6.5% 1,308,402

18) 구체적인 절감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천원)

감축인원(명) ㎡당 임대료(천원) 연간 임대료편익(천원)

162 589 68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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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 <표 9>는 청주와 청원지역의 민간경상경비

(2010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이다.

<표 9> 민간지원경비(2010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

청원군  28,594,000   476,000  29,070,000

청주시 118,778,000 1,113,000 119,891,000

합계 147,372,000 1,589,000 148,961,000

절감액(5%) 7,448,050

여덟째, 체제개편에 따라서 청주와 청원지역의 동일 특별행정기관 역시 통폐합될 것이 예

상된다. 특별행정기관으로는 경찰서, 우체국, 세무서, 교육청이 있으나, 교육청만이 양 지방

정부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공무원 감축의 경우와 동일하

게 공통부서의 90%, 사업부서의 10%를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인건비 연간 감축액(청

원군 42,729천원)을 적용하였으며,19) 또한, 인원감축에 따라서 1인당 기본경비(청원군 평

균 2,137천원) 역시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홉째, 체제개편은 선거후보자 개인비용 절감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개인차원의 선거비용이 발생하며, 체제개편은 선거구 수를 감소(2→

1)시켜, 그만큼 출마자 수를 감소시킨다. 통합창원시의 사례에서 제4회 지방선거의 경우 마

산, 진해, 창원에서 총 11명이 출마(창원3, 마산 4, 진해 4)하였으나, 통합이후 제5회 지방

선거에서는 7명이 출마하였다. 그리고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과 청원군수에 출

마한 후보자는 총 5명(청주 2, 청원 3)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합시에서는 시장 선거 

후보로 3명이 출마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앞서 선거비 보전액을 산정한 <표 8>에서와 동

일한 방식으로 반액보전 1명, 무보전 1명의 선거비를 편익으로 산정하였다.20) 

열째,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 사용료 관련 다양한 주민편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

된다. 이때, 예상되는 편익은 화장시설 사용료, 종량제 봉투 수수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요금인하, 상수도 사용료21)의 인하가 예상되나, 이 연구에서는 화장시설 사용료 만을 편익

19) 결과적으로 공통부서 9명, 사업부서 4명이 감축될 것이 예상된다.

20) 편익총액은 무보전(113,228천원)+반액보전(56,614천원)=169,842 천원 이다. 그리고 체제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방의회 선거구는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편익비용은 산정하지 않았다.

21) 이때, 하수도의 경우에도 사용료 인하가 예상되지만, 현재의 하수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가정하

였을 때, 추가적인 주민편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편익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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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산정한다. 화장시설은 현재 청주시 만이 보유하고 있고 관내 주민(청주, 청원)은 

10만원, 관외 주민은 5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그리고 2009년부터 통합 움직임에 따라 

청주시는 청원군민을 관내주민과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체제개편이 없었다면 청원군

민은 관외지역 주민이 내는 5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할 것이므로, 40만원의 차액은 체제개

편으로 인해 청원군민이 보는 편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비용 산정

청주 청원 간 체제개편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비용 지표는 총 10종(<표 4> 참조)이

다. 우선 첫째로 행정구역 홍보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통합시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행정서비

스 제공방식 등에 대한 변화를 주민에게 알리고 세미나 등을 통해 발전적 통합방안을 모색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팜플릿 등을 주민센터와 시군 청사에 비치하여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22) 또한,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홍보가 필요할 것이므로, 12개 중

앙일간지와 6개 충북지역일간지 1면 하단 광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산정

결과 발생비용은 약 822백만원 정도이다.

<표 10> 행정구역 변경 홍보비용

구분 수행(건, 명) 단가(원) 비용(원)

주민설명회 2 3,000,000 6,000,000 

세미나개최비 1 20,000,000 20,000,000 

홍보팜플랫 작성 비치 78,673 200 15,734,520 

중앙일간지 광고게재 12 60,000,000 720,000,000 

지역일간지 광고게재 6 10,000,000 60,000,000 

합계 821,734,520 

둘째, 지방공무원의 재교육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제개편은 시군 통합 및 이에 

따른 통합시의 기능 및 권한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해당 지방공무원에게 교육시켜야 할 필요

가 있다. 청주 청원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때 1인당 비

용은 지방행정연수원이 정한 1인당 전문교육비 단가(1일 35천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생할 비용은 약 263백만원 정도이다.23)

22) 이때 배포가 필요한 홍보팜플릿 수는 전체 통합시 인구의 10%로 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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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상징물 통합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지역은 각각 지방정부를 상징하

는 상징물을 갖고 있으며, 통합시로 변경되는 경우 CI, 마스코트, 노래 등이 통합되어야 한

다. 물론, 지방정부의 상징물들은 창작물로서 단가가 일정하지 않으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평균 상징물 제작비용으로 70백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24)

넷째, 지방정부 명 변경에 따라서 각종 표지판 교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도의 경우에도 각종 표지판 교체에 573,367천원이 소요되었으며, 평균 비용은 개당 약 500

천원 정도였다. 청주 청원의 통합에 따라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는 것을 가정할 때, 각종 

표지판에 청원군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총 192개이다.25) 따라서 표지판 교체에 발

생할 비용은 총 96백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섯째, 통합에 따른 공부정리 및 시스템 정비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현재 각종 공부관리

는 청주와 청원이 각각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통합 관리시스템으로의 변경이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행정관리 시스템은 두 시군이 유사한 사양을 갖고 있으며, 서버 

등 하드웨어를 현재 위치에 둔다고 가정하면,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사용자 요구사항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통합청사 정비 및 이사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새로운 통합청사로의 이전시 공무원

의 이동이 발생하며, 이에따른 이사비용가 청사정비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사비용 171,318천원, 청사정비비용 1,240,775천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청주 청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곱째, 조직진단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기존 통합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조직진단에 드는 비용이 일정하지 않

으나, 제주도의 경우 약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2005년), 최대 1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직진단 비용을 10억원으로 산정하였다.

여덟째, 주민투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원은 주민투표 절차를 거쳤으

며, 과거(2005년) 이미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하게 

다시 주민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투표 비용을 비용

으로 산정하였다.26)

23) 공무원수 2,508명*35,000원(1일 전문교육비)*교육일수 3일 = 263,340,000원

24) 공공기관 상징물 제작 사례를 보면, 대구 서구청 33,000천원, 행정안전부 50,000천원, 교육과학

기술부 130,000천원, 국토해양부 100,000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면 

70,000천원 정도의 비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5) 도로표지종합관리센터(www.roadsign.go.kr) 참고(검색일: 2012.07.12.)

26) 2005년 실시한 주민투표 비용은 1,746,000,000원이며, 이 연구에서는 이 비용을 주민투표 비용



청주-청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책효과 추정  79

아홉째, 개인의 메뉴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지역개편이 이루어지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상공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명함. 기 인쇄한 편지봉투 등에 주소변

경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메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

은 관련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체제

개편의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개인의 메뉴비용은 모든 지역주민에게 

10,000씩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열째, 갈등조정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체제개편에 따라 청사소재지 등을 둘

러싼 각종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 여론조사와 지역토론회가 필

요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갈등조정을 위해 2회의 지역주민 여론조사, 2회의 토론회

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였다. 갈등조정비용에 대한 산출은 지역주민 여론조사(시행단가 

50,000천원 가정)와 토론회(시행단가 20,000천원)를 시행한다고 가정한다.

<표 11> 체제개편 비용 정리(2009년 현가)
(단위: 백만원)

비용지표 비  용 비용지표 비  용

1 행정구역 변경 홍보비용 822  6 통합청사 정비 및 이사비용 1,412 

2 지방공무원 재교육 비용 263 7 조직진단 비용 1,000 

3 지역상징물 통합비용 70 8 주민투표 비용 1,746 

4 각종 표지판 등 교체비용 96 9 개인의 메뉴비용 7,867 

5 공부 정리 및 시스템 정비비용 1,500 10 갈등조정비용 140 

합  계 14,916 

<표 11>에서 청주 청원 간 체제개편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면, 약 149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체제개편 시 단기적으로 발생

하는 비용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할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비용편익 종합

앞서 실시하였던 편익과 비용을 종합하면, <표 12>와 같다.

으로 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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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차별 비용편익 분석결과(2009년 현가)
(단위: 백만원)

연차 편익(A) 비용(B) 순편익(A-B)

1년차 3,600 14,916 -11,316 

2년차 5,705 0 5,705 

3년차 6,471 0 6,471 

4년차 7,670 0 7,670 

5년차 8,728 0 8,728 

6년차 10,131 0 10,131 

7년차 10,468 0 10,468 

8년차 11,169 0 11,169 

9년차 11,771 0 11,771 

10년차 12,664 0 12,664 

합계 88,376 14,916 73,460 

<표 12>에서는 앞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편익지표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이익발생이 지

속될 것이 예상되는 지표들이며, 비용지표들은 체제개편 당시에만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따

라서 편익과 비용의 발생을 장기적 관점에서 10년간 계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하

면 통합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편익이 약 884억원, 비용이 약 149억원이 발생하여 약 735

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통합 당시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존재하고, 편익 가운데 상당수는 연차적으로 편익의 크기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통합 1년

차의 경우 비용이 편익을 상회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비용과 편익의 차이는 2년차부터 역

전되어 지속적으로 편익의 크기가 비용의 크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27)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을 분류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28개 대분류를 

사용한다. 편익(비용절감) 및 비용(비용증가)의 각 항목이 산업연관표의 어느 산업에 해당하

는지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27) 파급효과 계산방법 및 항목별 해당산업은 한국은행 투입산출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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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산  업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1 농림수산품 -1.47 -0.90 

2 광산품 4.69 2.75 

3 음식료품 -5.63 -1.70 

4 섬유 및 가죽제품 -0.34 -0.09 

5 목재 및 종이제품 4.96 1.46 

6 인쇄 및 복제 79.57 35.61 

<표 13> 편익(비용절감) 및 비용(비용증가)의 항목별 해당산업

분류 세부항목 산업명

편익

1 집행부 및 의회 사무처 공무원 감축 25 공공행정 및 국방

2 단체장 감축 25 공공행정 및 국방

3 의회비 절감 25 공공행정 및 국방

4 선거비 절감 25 공공행정 및 국방

5 일반운영비, 여비 등 감축 25 공공행정 및 국방

6 유휴시설 활용 25 공공행정 및 국방

7 민간지원경비 절감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8 국가 및 시도 기관정비 25 공공행정 및 국방

9 선거후보자 개인비용절감 28 기타

10 사용료절감(화장시설)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비용

1 행정구역 변경 홍보비용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 지방공무원 재교육 비용 25 공공행정 및 국방

3 지역상징물 통합비용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 각종 표지판 등 교체비용 25 공공행정 및 국방

5 공부정리 및 시스템 정비비용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 통합청사 정비 및 이사비용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 조직진단 비용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 주민투표 비용 25 공공행정 및 국방

9 개인의 메뉴비용 06 인쇄 및 복제

10 갈등조정비용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앞에서 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구한 체제개편에 따른 유발효과 추정결과는 <표 14>에 정

리되어 있다.

<표 14> 체제개편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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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산  업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7 석유 및 석탄제품 0.11 -0.02 

8 화학제품 2.38 0.71 

9 비금속광물제품 54.27 16.19 

10 제1차금속제품 3.31 0.58 

11 금속제품 22.19 6.41 

12 일반기계 1.79 0.47 

13 전기및전자기기 7.98 2.11 

14 정밀기기 0.03 0.01 

15 수송장비 -7.86 -1.61 

16 기타제조업제품 0.02 0.01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37 -1.57 

18 건설 729.73 326.23 

19 도소매 1.91 1.17 

20 음식점 및 숙박 -9.29 -3.75 

21 운수 5.84 3.11 

22 통신 및 방송 -2.16 -1.07 

23 금융 및 보험 1.71 1.04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8.07 34.56 

25 공공행정 및 국방 -403.35 -252.89 

26 교육 및 보건 0.46 0.33 

27 사회 및 기타 서비스 -304.95 -161.09 

28 기타 -37.74 0.00 

합  계 193.86 8.07 

이때, 해당지역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항목별로 해당 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가 감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항목별 비용절감액을 해당 산업의 각종 유발계수에 곱하여 각종 유발

감소분으로 계산한다.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합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건설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반면 해당지역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항목별로 해당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항목별 비용

증가액을 해당 산업의 유발계수에 곱하여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 증가분으로 계산한다. 

<표 15>에서 청주-청원 행정통합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194억원의 생산유발

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건설(약 730억원), 인쇄 및 

복제(약 80억원), 비금속광물제품(약 54억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약 48억원)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통합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작은 부문은 공공행정 및 국방(약 -4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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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회 및 기타 서비스(약 -305억원), 기타(약 -38억원)의 순서이다. 

청주-청원 지역 통합의 부가가치유발증가액은 약 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부가

가치효과를 보면 건설(약 326억원), 인쇄 및 복제(약 36억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약 

35억원) 순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약 -253억원), 사회 및 기타 서비스(약 

-161억원)의 순서로 작게 나타났다. 

Ⅴ.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하 체제개편)을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정책효과를 

비용편익분석과 지역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해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최근 개편이 확정되어 2014년 통합 

예정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사례를 통해 체제개편의 정책효과를 논의하였다. 지방행정체제개

편은 지난 1995년 도농통합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는 중

요한 이슈로 체제개편의 효과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되어야 할 대

상이다. 이 연구는 체제개편의 정책효과를 정량적인 관점이라는 한 측면에서 논의하였다.28)

이 연구에서는 최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체제개편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체제개편의 정책효과를 추정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산

출한 순편익(편익-비용)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의 지역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해

당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실제 체제개편의 정책효과를 정량

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효한 접근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지표산출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비용 및 편익지표를 

이용하였다. 편익지표는 집행부 및 의회 사무처 공무원 감축에 따른 절감액, 단체장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액, 의회비 절감에 따른 비용 절감액, 선거비 절감에 따른 비용절감액, 일반운

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액, 유휴시설 활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액, 민간

지원경비 절감액, 국가 및 시도기관 정비에 따른 비용절감, 선거후보자 개인비용절감액, 사

용료 절감(화장시설)액의 10개가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체제개편에 따라서 발생이 예상되

28) 물론,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이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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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용지표도 행정구역 변경 홍보비용, 지방공무원 재교육 비용, 지역상징물 통합비용, 각

종 표지판 등 교체비용, 공부정리 및 시스템 정비비용, 통합청사 정비 및 이사비용, 조직진단 

비용, 주민투표 비용, 개인의 메뉴비용, 갈등조정비용의 10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비용편

익분석의 대상기간은 통합이후 10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비용은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들인 반면 편익은 대상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지표들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통합후 10년 동안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 통

합시에 발생할 편익은 약 884억원이며, 비용은 약 149억원으로 순편익은 약 735억원인 것

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합을 통한 편익은 장기간의 관점

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반면, 비용은 1년차에 집중하여 나타날 것이므로, 통

합 1년 차의 경우 비용이 편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용과 편익의 차이는 2년

차부터 역전되어 지속적으로 편익의 크기가 비용의 크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도출된 순편익을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구한 결과 통

합을 하면 생산유발효과는 10년간 약 19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8억원일 것으로 추

정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청주-청원의 행정통합이 해당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 양 지역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시사해 주는 것

이다. 

이 연구가 가진 한계도 있다. 이 연구는 주로 정량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측면의 비용

과 편익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성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존재하

며, 이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체제개편의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 매

우 긴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시점까지 유효한 데이터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효과를 정성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석도구와 실증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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